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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 평 

지극히 상식적인 가처분 인용 결정, 한덕수 
사퇴하라 

대선 앞두고 위헌 · 위법한 지명으로 혼란 초래, 사죄해야 

 

1.​ 오늘(16일),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한덕수 총리(대통령 권한대행)의 대통령 몫 

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임명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. 이로써 

이완규 법제처장,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헌재의 본안판단이 나올 

때까지 정지된다.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의 위헌적 · 월권적 행사에 대해 헌재가 

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.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

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.  

2.​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

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지는 않았다. 그러나 본안사건에서 권한대행이 

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,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

‘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’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니게 되며, 이 경우 

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 또한 부적법한 

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그 

파장이 매우 클 것임을 경고했다.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 의한 지명이라면 

재판관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일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. 즉 임시적 지위에 

불과한 권한대행이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무리하게 지명했기에 발생한 논란이다. 

또한 헌재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

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, 대선이 불과 두달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

2-1 

http://www.peoplepower21.org/
http://www.peoplepower21.org/contact
http://bit.ly/mediaPSPD
https://bit.ly/GoPSPD
https://goo.gl/JeCr7D


 

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해야할 

시급성 또한 전혀 없었다.  

3.​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‘지명’이 아니라 ‘발표’에 불과했다며, 아직 

공식적인 인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그러나 이는 온 

국민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‘지명’이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을 뒤집는 새빨간 

거짓말이다. 헌법재판소가 이런 궤변을 단호히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.  

4.​ 한 총리는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권한대행일 뿐이다. 국무총리라는 중차대한 

직에 있으면서 12.3 내란을 제대로 저지하지도 않았고, 진상규명에 협력하지도 않았다. 

내란죄로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 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 

유지와 정권 이양 준비에만 충실하며, 대통령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. 

하지만 한 총리는 국회가 정당하게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은 

거부했으면서, 정작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해야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자기 손으로 

임명하려고 시도했다. 마땅히 해야할 헌법적 책무는 거부하고, 자제해야할 권한은 

무리해서 행사하는 청개구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. 한덕수는 더이상의 대통령 행세를 

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. 끝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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